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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문제제기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 “전쟁이 필연적이였던 것

은 아테네의 부상으로 인해 스파르타에 조성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일어났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관찰하면서 패권국가와 도전국가 간 충돌의 필연

성을 설파했으며, 오늘날 신흥강대국이 기존의 세력 판도나 패권국가의 위상을 위협해 올 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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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불가피한 혼란상황이나 신흥강대국과 패권국가 간의 무력충돌을 설명할 때 ‘투키디데스

의 함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근래의 국제정치학에서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패권경쟁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 특히, 최근

에는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다수 등장할 정도로 그 경쟁의 정도가 심화되었

다. 위에서 언급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떠오르는 신흥강대

국인 중국과 20세기에 이어 21세기의 패자로 군림하고 있는 패권국가 미국과의 경쟁과 갈등은 

주변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는 

한편, 대만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과 이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화민족의 중차대한 

해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어 하나의 중국과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개입은 내정간섭으로 여길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22. 

10. 16.) 연설에서 대만통일을 위해 무력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바 있

다. 이에 대해 대만 총독부는 “대만은 주권독립국가로,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는 대만인의 신념과 

의지”라면서 “대만의 주류 사회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반대하는 민의를 분명히 밝혔고, 대만

의 이런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하였다.1)

미국외교협회(CFR)가 발표하는 <예방우선순위조사보고서(Preventive Priorities Survey)>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대만을 군사적 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은 등급의 지역으로 선정하였

다.2)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전

통적인 대만정책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대만에 대

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

은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포함한 패권경쟁의 심화가 주요

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대만이 지닌 전략적 가치는 매우 그 

정도가 높다. 대만은 미국에게 있어서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칩4(Chip 4) 동맹체제의 핵심인 

한편,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만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이는 미중간

의 군사적 충돌의 시발점, 즉 신흥강대국과 패권국간의 무력에 의한 다툼이 시작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외교안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걸쳐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강대국인 중국과의 경쟁자체가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어떤 

식으로든 연루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미중 경쟁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미중경쟁의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러 중요한 선택은 향후 한반도 역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중 대립에 따른 군사적 충돌 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1) 『中央通信』, 2022年 10月 16日.
2) <예방우선순위조사보고서(Preventive Priorities Survey)>는 미국 외교협회 예방행동센터(Center for 

Preventive Action)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로 발생 가능성과 미국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갈
등지역의 진행 중이거나 잠재적인 위험도를 등급별로 평가 발표한다. CFR,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New York: CFR, 2022).



3/19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Ⅱ. 미중 패권경쟁 간 한반도 전략 환경

1. 한반도 전략환경의 주요 변화 요인3)

 한반도의 전략환경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미래는 다양한 변인들간의 상호작용과 역학관

계를 통해 형성되나 그 관계를 추적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핵심변인을 위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미래 한반도는 ① 미 ‧ 중 경쟁의 심화, ② 메가트렌드, ③ 과학기술, ④ 코로나 19 등 4개의 변

인이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 ·중경쟁은 무역분쟁과 기술경쟁을 통해 더욱 격화되며 정치, 외교, 군사 등 국력의 전 요

소로 확대되며 갈등의 심화와 이완을 반복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경쟁국면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인구변화, 도시화, 기후변화, 민족주의의 확산, 경제적 불

균형 등으로 대표되는 메가트렌드는 사회 환경 변화와 인류사회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도전요

인을 가중시킬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류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국방 등 전 분야

에 획기적인 변화를 유발하면서 인류의 번영을 촉진하는 한편,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

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국가·단체·개인에게 강력한 변화와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현재진행중으로 종식을 선언한 이후에도 삶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불신을 

조장하여 협력을 제한하고 자국 이기주의를 극대화 하는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4개의 핵심변인들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미래 전략환경의 변화를 견인할 것이다. 기

존의 세계질서를 지탱하는 요소들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수정주의 국가들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래의 세계질서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현재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

다. 미래의 세계질서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양분되거나, 블록화된 다극 세계로 전이되는 2가지 

시나리오가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해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경쟁의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진영화 된 

국제질서하에서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간의 군사적 진영화가 진행될 것이다. 특히, 첨단 과학기

술에 기반한 무기체계의 개발은 사이버, 우주 등 비대칭성을 극대화하고 상대적 군사력 우세를 

달성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경쟁이 가속될 것이다. 또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비국가행위자들은 

온라인 가상세계에서의 연결성을 토해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가 주도의 세계

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유전자 편집,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테러리즘을 고도화하여 막대한 사회 혼란과 비용을 요구할 것이며, 국가재난 수준의 위험

3) 미래작전환경 분석서, 제 2장 1절, 작전환경의 주요 변화 요인, 육군교육사령부(2022)



4/19

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전통적 수단과 비전통적 수단을 배합하여 전 영역에 걸쳐 제기하는 하이

브리드 위협은 다양한 국제적 분쟁을 더욱 빈번하게 유발할 것이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국제분쟁

의 형태와 관념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재래식 전쟁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대응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과 분쟁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2.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인식4)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어떠한 전략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과거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특징은 무엇이고, 향후 미중 경쟁체제에서 강대국들은 한반도에 대해 어떠한 전략적 

인식과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

를 바라보는 전략적 인식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향후 미중 전략경쟁관계에서도 

지속될 강대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공통된 전략적 인식에 미치는 요소와 배경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다.

첫째,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이

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 세력과 미국과 일본의 해양 세력이 경합하는 전략적 요충

지이다. 과거 한반도는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국가에게는 부동항을 제공했고, 대륙 진출을 추진하

는 해양 국가에게는 병참 전진기지로서 가치가 높았다. 현대 군사무기 체계에서도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가치는 높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반경 3,000km 이내에 베이징과 도쿄 등 역내 경쟁 국

인 중국과 일본의 전략거점이 분포하고 있다. 공군력과 미사일 방어 및 공격체계를 고려할 때 한

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 역내 군사적 전략균형 유지에 중요한 지점이다. 미국에게 한반도는 냉

전기 터키의 역할처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최전선이다. 한반도에 미군이 존재함으로써 

미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역내 안정

을 도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한반도는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열선(front line)이었다. 19세기 중후반, 서구 강대국

들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이어 한반도에도 전략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구한말 강대

국들은 광물개발권과 철도부설권 등 한반도의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탐했고, 중국과 일

본 그리고 러시아는 군사적 ‧ 외교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내륙에서 다른 강대국들과 치열한 전쟁

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역사상 처

음으로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전쟁에 패한 중국은 장구한 지역 패권국의 지

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치욕을 경험했다. 

냉전 시기에 한반도는 유럽과 같이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간 치열한 대결 전선의 한 축이었다. 

4) 신종호 등, KINU 연구총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 역사적 사례화 시사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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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에도 한반도는 미중 경쟁체제의 대립선이자 상대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저지선이다. 즉 한

반도는 근대 강대국들 간 대결의 열선(front line)이자 완충지대였다. 특히 남북한이 각각 미국과 

러시아 ‧ 중국의 핵심 군사동맹국이 되면서 한반도는 어느 일방이 군사적 승리를 통해 점유하기 

사실상 힘든 장기 교착상태 즉 군사적 세력균형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들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반도가 경쟁 강대국의 일방적 영향력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로 주변지역, 

즉 한반도의 정치 ‧ 군사적 안정을 상정하고 있다. 미국 또한 냉전기 소련 등 공산주의 세력의 확

장을 한반도에서 저지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패권을 저지하려 했고, 탈냉전 이후에는 

급격히 부상하는 중국이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

미군의 목적을 지역의 안정유지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과 러시아 

또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차단하는 보루로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 

두 국가는 미중에 비해 현상변경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자국의 기존이익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셋째,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핵문제의 파급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문제는 비단 남북한 간 군사적 의제를 넘어 지역적 ‧ 국제적 안보 현

안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북한 정권의 생존 수단의 확보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난 30년 

동안 지난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속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정치 ‧ 외교 ‧ 군사적으로 관여

할 뿐만 아니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구축 노력에 중대한 도전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북핵문제가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심을 포섭하는 거시적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차원

이다. 우선 북핵문제는 국제 비확산체제라는 국제레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는 전후 국제체제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비확산체제의 불확실성과 불안

정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자연스럽게 기존 핵보유국 중심의 강대국 간 질서 변화를 의미하므로 

강대국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민감도가 높다. 또한 북핵문제는 강대국 간 갈등과 협력을 

유발하는 전략적 촉매제이다.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 외교적 대립이 지

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구적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의 중요 의제

로 북핵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핵문제가 지속되면서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이 개입하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여전하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본토와 한국을 직접 겨냥하면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과 남북한 간 국지적 충돌의 확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

넷째,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심사에 포함되는 이유는 한국의 지속적인 국력 증대와 

미래 통일한국이 야기할 지역 ‧ 국제 질서에 미칠 파급영향 때문이다. 해외 기관의 평가에 따르

면 한국은 2021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6위이다.5) 경제력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 10위 수준의 

5) 특히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한국은 국방비 지출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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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능력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6) 이러한 경성국력의 급격한 신장뿐 아니라 한류

와 혁신능력으로 대표되는 연성국력의 국제적 경쟁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동북아 

4개 강대국 체제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약 8,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7)이는 영국과 프랑스를 능가하고 독일에 육박하는 수치이

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에서는 통일한국의 경제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

다.8) 따라서 강대국들은 향후 한국과 통일한국과 어떠한 전략적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3. 한반도 전략 환경의 특징9)

미중 경쟁 관계는 미래 한반도 전략환경을 결정짓는 체계적 요소가 될 것이다. 미중관계가 구

조적으로 안정화되고 실제 양국의 상호 협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한반도에는 안정적인 

대외환경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

아지는 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갈등이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현재와 같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한 공동인식을 

지속하고 양국의 상호협력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한반도의 잠

재적 최대 불안정 요인인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대를 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이 북한의 최대 전략적 관심사인 북한의 체제 보장안에 대한 방식과 경로를 합의하고 이를 남북

한에 보증한다면, 이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고질적인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해결하는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미중의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의 기대 손익을 계산하고 불확실성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역내 초강대국들인 

년 동안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자 6위의 무기수입국이었다. “Military powers ranked since 2005 
according to Global Firepower,” Global Firepower 

   <https://www.globalfirepower.com/global-ranks-previous.php> (Accessed December 1, 2021);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Yearbook 202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1-06/sipri_yb21_summary_en_v2_0.pdf> 
(AccessedDecember 1, 2021).

6)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가 오는 2026년까지는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글로벌 상위 10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2026년까지는 세계 10대 경제 유지할 듯,” 아시아경제, 2021.4.2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2120240587376> (검색일: 2021.9.17.).

7)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수는 5,130만 명으로 세계 28위였다. “2020년 세계 총 인구수는 78억명...지난
해보다 8000만명 증가,” 조선일보, 2020.6.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3407.html?utm_source=naver&utm_m
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검색일: 2021.7.12.).

8) 미국의 투자회사 골드만삭스는 2050년경 통일한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2050년 통일한국 경제력 세계 2위…2030 열명 중 세명 ‘부담NO’,” 이투데이, 2018.10.8., 
<https://www.etoday.co.kr/news/view/1670889>(검색일: 2021.7.13.).

9) 신종호 등, KINU 연구총서,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 역사적 사례화 시사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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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합의와 협력은 비핵화 협력 대가에 대한 ‘미래의 그림자정권’을 압박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대중‧대북 우세전략(primacy strategy)을 채택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한반도 전략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는 중국이 미국에 전반적으로 순응함으로써 미중이 공통의 목표와 기조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

하는 경우이다. 현재와 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미중의 협력과 유사한 상황이다. 두 번째 

경우는 중국이 미국의 강압에 반발하며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북중 연합으로 미국

의 강압에 저항하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강력하게 희망하며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의 환경이 보다 호혜적일 것이다. 북한

이 핵능력을 고집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급격히 누적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기적

으로는 외교안보적 자주성을 유달리 강조하는 북한이 전자의 초반 국면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일시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갈등이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에도 한반도 전략환경은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이 증대하는 본

토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군사행동을 고려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자칫 확전으로 이어져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이 미

국 주도로 재편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외교적 ‧ 군사적 대

응을 초래해 한반도 전략환경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고조될 수 있다.

Ⅲ.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 양상10)

 

1. 대만문제 관련 미중 갈등의 쟁점과 배경

양안관계(兩岸關係)는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삼각관계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 ‧ 
중국 ‧ 대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큰 삼각관계’와 중국공산당 ‧ 민진당 ‧ 국민당 사이에 형성되는 

‘작은 삼각관계’로 평가11) 하였다. 때로는 작은 삼각관계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큰 삼각관계의 

안정을 유도하고, 작은 삼각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큰 삼각관계가 안정을 견인하는 경우

도 있다. 마잉주(馬英九) 총통 시기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이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큰 삼각

관계의 안정화를 이끈 경우라면 천수이볜(陳水扁) 정부 시기는 작은 삼각관계에 문제가 발생했

지만 큰 삼각관계 속의 미중관계가 견고하게 대만해협의 불안정성을 제거한 경우로 봐야 한다. 

현재의 대만문제는 작은 삼각관계와 큰 삼각관계가 모두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동력과 신뢰가 약

10) 박병광, 2022년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전략보고』, 국가안보
전략연구원(22. 11.)

11) 장영희, “양안 긴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177호(2022.4.26.),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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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경우로서 특히 큰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및 대립이 갈수록 고조되는 추

세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미중 갈등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

한 것으로 그 동안 유지되어 오던 현상유지정책이 흔들리는 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대만을 ‘미

수복 영토’로 규정하고 대만에 대한 주권은 중국이 갖고 있으며, 대만은 반드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중국의 신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의 행동은 갈수록 ‘하나의 중국’원칙을 훼손하

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대만이 2021년 1월부터 여권 표지를 ‘Republic of China’에서 

‘Taiwan’으로 개정한 데 발맞춰 미국이 자국내 ‘주미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를 ‘주미타이완대표

부’로 수정할 계획을 밝히자 중국은 이 역시 대만독립을 자극하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다.12)

2. 대만문제 관련 미중 양국의 인식과 의도

가. 중국의 인식과 의도

중국은 시진핑 집권 1기에 대만과의 정치적 대립 최소화 및 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대만

에 대한 영향력 확대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집권 2기에는 대만에 대한 압박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1기에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만 주민의 마음을 얻고자 의도했으며,13) 2015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진핑(習近平)-

마잉주(馬英九) 정상회담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2기에 중국의 대만정

책은 압박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되 그 표기는 각자 다르게 한

다”는 ‘92共識(92consensus)’을 부인하는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이 2016년 5월 대

만 총통에 취임하였기 때문이다.14) 민진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 중국과 대만의 정부 간 교류는 단

절되었으며, 관광객 방문도 중단되었고, 중국군은 수시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무단 진

입하고,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중국은 대만문제가 양보·타협할 수 없는 핵심이익(核心利益)이고, ‘중국의 꿈(中國夢)’을 완

성하는 핵심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최고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강경 입장을 표명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연설에서 “어느 누구도 국가의 주권과 영

토 보존에 대한 중국 인민의 강한 결심과 확고한 의지, 막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12) 박병광,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제24권 8호
(2022.8), p. 19.

13) 신상진, “중국의 대 대만정책과 대만 정권교체 이후 양안관계 전망,”『 중소연구』 제40권 1호(2016), p. 
7.

14) ‘92共識(92consensus)’이란 ‘하나의 중국’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기본원칙으로 1992년 11월 홍콩에서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와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중화
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각자의 해석에 따른 명칭을 사용(一中各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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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15)하면서 2021년 11월 미중 화상정상회담에서 “대만 분리주의 세력이 난동을 부리고 레

드라인(底線)을 돌파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며, 금년 7월 미중 정상 간 통화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최고지도부를 포함하여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주요 의도와 목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립지향의 민진

당 정권을 방치할 수 없는 중국으로서는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독립세력을 고립화시키고,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전달 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

둘째,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데에는 시진핑의 3연임과 관련하여 중국내 인민의 지지와 정

치적 단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 역시 작용했으며,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후에도 대만문제

에 대한 강경 입장은 불변할 전망이다.16)

셋째,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 배경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대응 의도가 내포

되어 있는바, 대만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지정학적 측면은 물론이고, 공급망 재

편을 포함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17)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대만을 압

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는바, 대만의 독립지

향세력이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압박을 늦추면 국제사회가 미국의 의도에 편승하여 대만의 국

제적 지위를 인정해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목표는 △ 독립반대 △ 통일촉진 △ 통합촉진 △ 외부세력개

입반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1996년 미사일 시험발사는 독립반대, 시진핑 1기는 융합촉진, 

시진핑 2기는 외부세력 개입반대에 주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8)

나. 미국의 인식과 의도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전통적인 대만정책의 핵심 기조는 중국이 요구하는 ‘하나의 중국’ 원

칙을 수용하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여 대만에 자기방어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마련함

과 동시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미중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기존의 대만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으며, 일례로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

15) 『 人民日報』 2021年 7月 2日.
16) 시진핑 주석은 10월 16일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대만문제의 해결은 중국인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을 약속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옵션을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7) 박병광, “최근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갈등의 동향과 시사점,”『 KDI 북한경제리뷰』 제24권 8호
(2022.8), p. 22.

18) 중국 정부는 1993년과 2000년에 이어 2022년 8월 10일, 22년 만에 <대만백서>를 발표하여 통일을 
실현하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였다.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 『臺灣問題
與新時代中國統一事業』 (北京: 中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22年 8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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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여행법(2018.3)’, ‘타이베이법(2018.12)’, ‘전략적 경쟁법(2021.4)’, ‘대만정책법안(2022.9)’등은 

모두 대만에 대한 경제·외교·군사적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美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이 최종 발효될 경우 대만이 미국의 주

요 동맹국 수준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위배된다는 중국정부의 강한 반발

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19)

최근 들어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인 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포함하여 미중 패권경쟁 심화가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

째, 미국 내에서 중국주도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 우려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례로 前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제독은 2021년 3월 의회청문회에

서 향후 6년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으로서 대만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에게 ‘침몰하

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으며,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핵심인 이른바 ‘칩4(Chip 4)’ 동맹체제에서 

핵심국가라 할 수 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민주국가 연대를 통한 반중전선 강화 

의도 등이 작용하는 바, 가치와 규범의 차원에서 미국은 대만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중국식 권위주의 체제와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대만의 차이잉원 정권은 미국이 대만을 미중 대결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증대되는 중국의 위협과 압박 속에서 안보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Ⅳ.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과 전개 양상

1.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

최근 대만문제 관련 최근 대만문제 관련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는 추세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

유로 단기적 측면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 

첫째, 대만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대립이 미중 양국 최고지도자에게 단기적으로 지지층 결집과 충

성심 견인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무력 충돌로 갈 경우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둘째, 중국으로서는 아직 미국과 직접 충돌을 하기에는 군사 ‧ 경제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며,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지 않는 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강(自强) 능력을 

19) ‘2022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 of 2022)’은 향후 4년간 대만에 35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을 미국의 ‘주요 비나토 동맹국(major non-NATO ally)’지위로 격상하며, 현 ‘타이베이 
경제 및 문화대표부’의 명칭을 ‘주대만대사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 박병광, 2022년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전략보고』, 국가안보
전략연구원(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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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려는 의도가 있다. 셋째, 미국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의 전쟁 상

황에서 수 개의 전선을 형성하고 싶지 않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정치경제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가능한 무력 충돌과 전쟁개입을 최대한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미중 종합국력 격차가 갈수록 축소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전방위

적으로 격화될 경우 대만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가능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2021년 10월 대

만 국방부장관은 입법원 보고에서 2025년까지 중국이 전면적 침공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고,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20차 중국공산당대회 개막연설(22.10.16)에서 일국양제(一國兩

制) 성과를 주장하며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에 따라 중국은 단일지도체제 강화를 계기로 더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

정에서 사해문제(四海問題)를 둘러싼 미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며 특

히 대만문제의 위기 부상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1) 대만해협의 무력 충돌 가능성 관

련 2027년이 주목되는바, 2027년은 △ 시진핑 4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고 △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 대만 17대 총통선거를 앞둔 해이기도 하다는 점에

서 세 가지가 비타협적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어느 때보다 무력 충돌의 유혹과 가능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대만침공 가능성에 대한 또 다른 평가로22), 중국은 '대만문제와 신시대 중국통일사업' 

백서('22. 8월)를 통해 중국은 대만의 일부로, 통일은 중국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며 중국 공산당

의 통일을 위한 의지는 불변임을 공표하면서, 향후 중국은 '대만 백서' 발표에 이어 대만 통일 로

드맵을 제시하는 「조국통일법」 제정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조건으로 '중국 

반국가분열법 제4조, 대만 무력침공 조건 9가지 규정'을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대만 무력침공 조

건 9가 규정은 ① 대만이 독립을 위해 헌법개정 또는 국민투표 실시, 국기/국명 변경, ② 대만의 

일방적 독립선언 등 사실상 독립상황 발생, ③ 대만의 급진적인 독립 추세 출현, ④ 대만 군부가 

임시정전선을 넘어 대륙을 향해 군사도발, ⑤ 외국세력의 대만 침공이나 점령 ‧ 군대주둔, ⑥ 대

만의 정치 ‧ 경제 ‧ 사회 혼란 발생, ⑦ 역사적인 사명(대만 통일)의 해결시한 초과, ⑧ 대만의 대

량살상무기 개발 및 구입, ⑨ 기타 대만을 조국에서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건 발생이다.

  이중 ①, ②, ④, ⑤, ⑧항은 미 ‧ 대만에 대한 경고성 조건으로, 미 ‧ 대만이 전쟁을 결심하

지 않는 한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③, ⑥, ⑨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해석 가능한 조건

으로, 내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만 침공 명분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다. ⑦항은 

대만통일 목표시한을 명시하여 중국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평화적 통일 실패시 무력통일

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취합하여 볼 때 2023년은 정치적으로 

21) 중국이 직면한 ‘사해문제’란 중국을 둘러싼 南中國海(남사군도/서사군도 영토분쟁), 東中國海(조어도 분
쟁), 臺灣海峽(양안갈등), 黃海(북핵문제) 등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지속됨으로써 국가안보의 불
안요소로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가리킨다. 박병광, “중국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와 함의,”『 INSS 전략보
고』 No.66(February, 2020), p. 8.

22) 미 국방부 '21년 중국 군사력보고서('21. 11. 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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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3연입 권력 공고화 차원에서 국내외적 안정이 필요하며 군사적으로는 중국군의 對대만 

상륙작전을 위한 전투투사능력(최대 3만명), 후방 군수지원 및 동원능력 부족으로 2023년도 중

국은 정치적 안정화 추구와 대만침공을 위한 군사력 미비로 대만침공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

가된다.

2024년 ~ 2027년은 정치적으로 '24년 대만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 

'27년 시진핑의 4연입 결정 등으로 정치적 긴장관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적으로 '27

년은 중국 건군 100주년이자 중국군 현대화 달성 목표 연도로서 중국의 對대만 봉쇄 및 상륙작

전 능력 구비가 예상되는 바 중국과 대만의 정치갈등 고조 및 중국의 대만 상륙작전 능력 구비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2028년 ~ 2035년은 정치적으로 '28

년 시진핑 4연임 혹은 차기 지도자 집권으로 정치적 권력 안정 추구 및 중국경제 목표 달성과 

군사적으로 '35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 확보로 역내 군사적 패권 역량 구

비를 위해 매진할 전망이다. 이 시기 중국은 역내 군사적 패권 역량을 구비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치적 안정화 추구로 인해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2036년 ~ 2049년은 정

치적으로 중국의 세계 최대 경제대국 부상으로 미국과의 패권경쟁 극대화 및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 명분의 무력통일 시도 가능성이 증대되며,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미국과 대등 또는 추월하는 군사력을 확보, 미국과의 전세계적 군사패권 경쟁능력

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국의 무력통일을 위한 정치적 명분 강화 및 미국과 대등한 군사

적 역량 구비 등으로 인해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중국은 2049년을 대만통일의 최후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안 간의 정치적 갈등과 중국 내부의 정치 명분 및 판단에 따라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다. 군사적으로는 현재 상륙작전 능력 부족으로 단기간 내 대만침공은 제한, '27년 전후 대만 

침공을 위한 능력이 구비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중국의 대만침공은 정치갈등이 고조되고, 중

국의 상륙능력이 구비되는 '27년 전후부터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대만통일 마지노선인 

2036~2049년에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미중 군사충돌시 전개 양상23)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충돌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과 목표에 따른 상이한 군사

충돌 상황을 예상할 수 있다. 우선 △ 대만 정부가 독립선언을 하거나 △ 대만 내에서 독립에 대

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그리고 △ 미국이 대만을 독립 국가로 외교적 승인을 시도할 경우 중

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과 군사적 충돌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 대만이 핵무장을 

23) 박병광, 2022년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전략보고』, 국가안보
전략연구원(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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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거나 미국 핵무기가 대만에 배치될 경우 △ 대만이 대륙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경

우 △ 미군 또는 미사일방어체계(MD)가 대만에 재배치되는 경우에도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 행동

을 실시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2005년에 제정한 <반국가분열법>

은 “대만 독립세력이 어떠한 방식이나 명목으로 1)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 하거나 2) 대만

을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3)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정부는 ‘비평화적인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여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수호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매우 복잡한 

양상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양상을 예상할 수 있다.24) 첫째, 대만

독립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독립 움직임과 의지를 방해하고 내분을 유도하기 위해 무력시위 

및 사이버전, 전자전, 여론전, 심리전을 중심으로 대만에 대한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대만독립 움직임이 한계치(red-line)를 넘었다고 판단할 경우, 독립 의지를 

강압적으로 꺾기 위하여 중국군은 과거 진먼다오(金門島)에 대한 포격의 경우처럼 특정 목표지

점을 대상으로 제한적 미사일 공격 및 포격을 실시할 것이다. 셋째, 대만독립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중국 푸젠성(福建省)에 인접한 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와 마주다오(馬祖列島)에 대한 기습

적 점령 작전을 시도할 수 있으며, 넷째, 대만독립 움직임이 구체화할 경우, 대규모 군사력과 함

대를 동원해 대만의 주요 항구들을 봉쇄하고 에너지 수송로를 봉쇄하며 외국과의 물류교류 및 

수출입에 대한 전면적 차단을 시도할 것이다. 다섯째, 대만이 독립을 선언할 경우, 대만섬의 주요 

군사기지와 기간 시설에 대한 전면적 미사일 및 공중폭격을 시작으로 주요 항구와 공항에 대한 

봉쇄 및 전면적 상륙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과 전개 양상은 △ 

중국의 대만독립 저지 의지와 군사력 △ 미국의 대만방어 의지와 군사력 △ 대만의 독립추구 의

지와 단결력에 따라 상이할것이며, 성패의 관건은 군사력보다 정치적 의지에 달린 것으로 판단된

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시 구체적 전개 양상은 중국의 무력행사 의도와 전략목표를 중

심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저강도 무력행사의 경우, 중국은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의 방책으로 미국 및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 방지 하에 정치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겠

지만 대만 주민의 반중 정서와 국제사회의 비판 등을 고려할 때, 대만 내 분란 상황 조성과 대만 

집권세력 퇴진 목표달성은 불투명하다고 본다.

둘째, 중강도 무력행사의 경우, 외도(外島) 점령은 현재의 군사력으로도 가능하며, 서태평양 

진출에 유리한 교두보 확보 의미가 있겠지만 대만통일이라는 핵심 사안의 해결 없이 역내 불안

정 장기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고강도 무력행사의 경우, 중국군의 현재 군사력과 작전능력을 고려할 때, 상륙작전의 

24) 최우선, “대만 군사충돌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51(20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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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여부는 불확실하며 특히 중국군의 전력투사 및 수송 능력, 합동 후근보장 및 동원 능력 부

족과 미국 및 일본 등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25) 그러나 대

만해협의 위기는 일종의 재발성 위기로 언제든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대만침공을 위한 중국군의 전략과 전력은 발전하고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만합병을 

위한 침공시에는 전장의 다변화와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북한이라는 변수를 활용할 것이

며, 이는 한반도의 군사력 전환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3. 미중 군사충돌 시나리오

 위와 같은 내용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중 군사충돌시 예상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다.

20XX년 0월 0일,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중에 있다. 또한 인민해방군

은 각종 상륙부대와 공격용 항공기, 수천기의 탄도미사일 등 위협적인 전력을 대만해협 맞은편에 

배치를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중국의 무력시위는 지난 세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지만 올해

는 유독 그 수위가 높고, 국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수의 관측이 있었다. 시진핑 주석은 이제

는 대만이 중국의 관할권에 들어와야 할 시기라고 여fj차례 밝히고 있으며, 미국은 대만문제에 개

입하는 잘못된 선택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그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함대는 오키나와 인근에서 미 ‧ 일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태

평양 상공의 미국 정찰위성은 중국의 군사동향을 감시중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다. 미국

의 분석가들은 이번 시진핑의 무력위협은 과거와 달리 다소 수위가 높지만, 이는 곧 있을 미 ‧ 중 

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포석과 대만에 대한 불안감 조성, 대만군을 

혹사시킬 의도를 지닌 상습적인 행위일 뿐 실제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미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동맹의 안보위

협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편, 한반도에서 북한은 대남도발의 수위를 날로 높여가고 있으며, 미·중 갈등을 틈타 0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수일 전에는 휴전선 동부전선 인근에서 남한과 북

한이 국지적인 총격전을 벌여 긴장의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북한은 통일과업을 완수하겠다며 

성명을 발표였고, 남한은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

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대만해협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시간 0월 0일 새벽 04시 01분 중국군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이 대만 전

역의 비행장, 정부 청사, 군사 시설물을 대상으로 폭격하는 동시에 오키나와 및 괌에 있는 미국

의 공군기지를 타격한다. 미국이 이 지역에 배치한 태평양 함대는 중국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

25) 대만해협 군사충돌을 가정한 미중 양국의 군사력 비교는 다음을 참조하라. 이성훈, “아태지역에서 미
중의 군사력 비교와 시사점: 대만해협 위기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INSS 전략보고』 No.171(July 
2022).



15/19

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만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 수일 전부터 투입된 중국의 특수부대는 대만의 

사회 인프라를 파괴하여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도부 요인에 대한 암살을 통해 위기조치기구

를 제거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전을 통하여 대만의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하

고 있다. 중국은 이번 위기의 책임을 대만으로 돌리고 있으며, 미국 정계를 요동치게 만드는 역

정보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북한군의 대규모 포격도발이 휴전선 전면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

뤄지고 있다. 휴전선 인근의 장사정포에서 발사된 포탄들의 일부는 수도권 일대에 낙탄되어 많은 

피해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전투기와 미사일 등 가용한 화

력을 총 동원하여 북한의 포병부대를 타격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

어준비태세를 격상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다. 아직 양측의 병력이 휴

전선을 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면전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중국의 대만침공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대만해협에 배치되어 무력시위 

중이던 중국함대는 대만의 서부 해변에 상륙작전을 개시한다. 중국 본토에서는 수백대의 항공기

가 이륙하여 대만의 주요시설을 타격하고 교두보 일대에 공수부대를 토해내고 있다. 상륙지점 일

대는 이미 중국군의 공수부대가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이며, 국가 및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및 

항공 타격으로 대만군은 신속한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은26)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명기한 내용에 근거하여 현 상황에 어떻게 대응

할 지를 다각도로 분석 중에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문제가 일본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으며, 

미일간의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에 일본은 미국

의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시 자위대를 파견하여 공동작전을 실시하는 한편, 한반도의 상황에 대

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의약품 및 군수품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 이번 사태

에 대해 고심 중에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

에서 대만마저 포기하는 것은 필리핀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

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크게 뒤흔들 만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중국은 대만을 

발판삼아 동아시아는 물론 그 너머로 팽창을 시도할 것이며, 결국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있어서 

우세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미 최고 지휘부가 내린 판단이다. 

백악관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를 시행했을 때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 중국이 대만

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것과, 그 행동은 중국

의 침공을 단숨에 멈추게 할 만큼 강력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 미 대통령은 중국 주력

군이 집결해 있는 항구와 비행장, 그리고 함정들이 집결해 있는 중국의 남방해안 일대에 핵무기

로 타격해야 한다는 참모진들의 건의를 수용할지 고민 중에 있다.

26) 장혜진, 국방논단(21. 6. 14.),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일본 내 평가 및 논리 분석, 한국
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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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중 군사충돌시 한반도 파급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27)

1. 대만위기 발생시 한반도 파급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선의 분석 필요

 대만문제는 지속적으로 미중 대립과 역내 안보 불안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며, 대만유사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측면에서 한반도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폴 라캐머러(Paul LaCamera)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인준청문회

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비상사태와 지역 안보위협 상황에 따른 인도·태평양사령

부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28) 강조하였다.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생

하면 주한미군이 동원되거나 한국의 직간접적인 연루 가능성이 증대되며, 에너지 수입 등 경제안

보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파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역시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

력통일 시도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조 및 자신의 전략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심리

전과 하이브리드전 및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2. 대만문제 관련 외교적 기본원칙과 일관성 유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먼저 외교적 측면에서 평화적 현상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원칙과 일관된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양안관계의 특

수성과 대만문제는 중국이 내정으로 여기는 민감한 주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다자무대 및 한중, 

한미 양자대화에서 대만문제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다수국가가 

양자적으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

국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동아시

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직결된다”는 점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지속해야 한다. 

3. 대만문제 관련 군사 충돌 등 최악의 상황 대비 필요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안보적 측면에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상황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양안간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대만에서는 수년 내 중국의 대만침공 

27) 박병광, 2022년 대만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향, 『INSS전략보고』, 국가안보
전략연구원(22. 11.)

28)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 한반도 밖으로 투입 가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0992#home (검색일: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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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충돌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29) 우리 정부는 △ 중국의 대만침공에 대한 의지 여부 △ 대만침공 

조건과 상황 및 시나리오 △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 △ 미국이 대만의 

구원자로 나설 것인지 정확히 예측 ·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대만해협에서 군사충돌이 발생

할 경우, 한국은 “원칙적 불개입 기조하에 관여 불가피 경우에는 사안별 대응”이라는 입장을 정

리하고, 미국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수행 분야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대만침공시 북한을 이용하여 남한에 대한 전면전에 가까운 도발을 통해 한반

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주한미군의 전환방지를 기도할 것이다. 이에 북의 도발에 확실한 대비책을 

갖추고 도발의지를 조기에 분쇄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보유, 유지해야 한다.

Ⅵ. 결론

 서두에 밝힌 대로 미중 패권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무력충돌의 가능성 역시 높아지

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의 시발점은 중국의 대만침공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

다. 한국은 대만해협의 안정을 위한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대만 해협에서의 유

사상황 발생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그 한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선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것처럼 대만해협에서의 충돌과 한반도에서의 충돌이 동시에 일

어났을 경우(이는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주한미군은 전환될 것인가?’, ‘미국은 어디에 더욱 

가치를 두고 전력을 투사할 것인가?’에 대해 냉정한 시선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대만과 한반도를 저울에 올려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미국의 입장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온 결론을 토대로 대만과 한반도 동시에 사태가 발생하

였을 때 미국이 대만에 좀 더 집중하더라도 우리는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세계의 모든 시선이 미중대립과 대만해협에 집중되어 있더라도, 한국은 대만이 아닌 

한반도가 미중 무력충돌의 한복판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만

해협에서의 충돌보다 한반도에서의 충돌이 먼저 발생할 경우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문제를 해

결하는데 있어서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중국입장에서는 북

한이라는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발생 가능한 일이지만, 중국과 북한의 공

29) 미국내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다룬 저서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Ian Easton, The 
Chinese Invasion Threat:Taiwan’s Defense and American Strategy in Asia, (Manchester: Eastbridge 
Books, 2019); David Sacks, “How to Survive the Next Taiwan Strait Crisis,” Foreign Affairs, (July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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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 가정대로 진행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무력충돌이 우선 발생했을 때 미국과 주변국의 모든 시선이 한반도를 향

하게 되면 중국과 대만의 1:1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무력충돌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된 상태에서 중국이 움직일 경우 과연 미국은 동시에 두 곳의 전역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지

도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남북이 군사적으로 먼저 충돌했을 때 주변국의 

대응과 미중 패권경쟁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처럼 패권국가와 신흥강대국 간의 충돌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충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돌 이후 패권구도의 변화와 생존전략에 대해서도 심도있

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강대국의 충돌이후 세계질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이며, 이에 

대한 예측을 통해 우리는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는 먼 미래

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당면한 과업이라고 생각된다. 모두가 미중 패권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누군가는 패권경쟁 이후에 세계질서 재편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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